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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외국인 수 증가로 반등하였다. 

내국인은 202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

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이후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에 기

여한 것이다. 2023년 11월 기준,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한 이주배경주민(이하 이주민)의 수는 약 256만 

명으로, 이는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의 인구 규모

에 해당한다(통계청 2024a).

외국인 규모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장래인구추계(2022~2042)에 따르면 내국인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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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tatistics for territorial and regional policy implementation concerning 

foreign residents and suggests improvements. It analyzes the survey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statistic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Statistics",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s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s", the Statistics Korea‘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 "Status of Foreign Land and Housing Ownership", and the 

Statistics Korea-Ministry of Justice's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 The study 

compares administrative districts level statistics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s "Long-term Foreign 

Residents" and the Ministry of Interior's "Non-Korean Nationals". The analysis reveals that regional differences 

stem from variations in statistical compilation methods, such as the inclusion of undocumented residents and 

the application of a 91-day continuous stay criterion. These difference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metropolitan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overseas Koreans and industrial complexes with numerous 

undocumented residents. The study suggests guidelines for selecting appropriate statistics and proposes 

improvements including better undocumented resident statistics, support for various attribute combinations, and 

new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inter-region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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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외국인 수는 증가하여 2042년에는 총인구 

중 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4b).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외국인 규모와 비중 증

가 속도는 추계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

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외국인의 지역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국토 및 지역 정책에서도 이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

로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의 다양한 특성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박세훈, 정소양 2010; 민성희, 

안용진, 박정호 2015).

그리고 이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

마다 외국인 관련 용어 및 통계 수집 방식이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통계의 활용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박성일 2012; 송다영 2018; 최서

리, 유민이, 김영근 2021; 장주영, 허정원 2023). 대

표적으로 외국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법무

부 「체류외국인통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지

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은 1,881천 명(12월 31일 기준)이

고, 행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935천 

명(11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두 통계 간의 조

사 대상과 시점, 통계표상의 세부 유형 등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별 외국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적절한 통계 

선택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토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행

안부 통계의 지역별 통계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그리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

하고 목적에 따라 알맞은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 각 

기관의 통계 산출 방식과 정의가 다르므로 같은 지자

체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는 다르다. 통계작성 대상과 산출 방식 등의 차이

가 지역별 통계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보다 

두 통계 간 차이의 공간적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는 체계적으로 비교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가장 널리 활용되

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외국인 규모 관련 통계 차이를 

지자체별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토정책 관점에서 외국인 관련 통계의 활용 한

계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국토·지역 정책 추

진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들을 종합적으

로 검토한다. 주요 검토 대상은 중앙부처에서 정기적

으로 생산하는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행안부 「지

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및 통계

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이다. 3장

에서는 지자체별 외국인 규모 파악을 위한 핵심 자료인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의 설계, 정의 및 지역별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활용방안과 해석상 유의점을 도출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주민 관련 통계가 국토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Ⅱ. 외국인 대상 통계 현황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통계보고)

에 근거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를 작성·공표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기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증 발급 단계, 입국 단

계, 국내 체류 단계에서 여권 정보를 포함한 각종 신

청서 기재 정보, 생체 정보 등을 수집 관리한다(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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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유민이, 김영근 2021). 「체류외국인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통계이다. 

체류외국인은 한국 체류 기한이 90일 이하인 ‘단기체

류외국인’과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 수

립을 위해서는 ‘장기체류외국인’ 통계 활용이 적절하

다. 법무부는 분기별 장기체류외국인을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1)

유형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토·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활용 관점에서 이 통계

가 공표되는 최소 공간 범위를 살펴보면, ‘등록외국

인’은 「읍·면·동」,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는 「시·군·구」로 작성되고 있다. 공표

되는 ‘등록외국인’ 통계 유형은 ①지역(시·군·구)-국

적-성별, ②지역(시·군·구)-연령-성별, ③지역(시·

군·구)-체류자격(대분류)-성별, ④지역(시·군·구)-체

류자격(세분류)-성별, ⑤지역(읍·면·동)-연령-성별과 

같다. 이 ‘등록외국인’ 통계는 지역별 외국인 현황을 

세부적인 체류자격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민자 관련 정책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

의 경우 지역(시·군·구)-국적-성별 및 지역(시·군·

구)-연령-성별의 두 유형으로 통계가 공표된다(<표 

1> 참조).

1) ‘국민의배우자’는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F-2-1, F-5-2, F-6-1,F-5-2, F-6-3의 외국인을 별도 통계로 작성한 것.

부처
구분

(공표 주기)
통계표 이름 국적 성별 연령

체류
자격

최소
공간범위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

(매월 공표)

체류외국인 통계표

(국적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 체류외국인)
○ ○ 전국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분기별)

등록외국인(지역별, 국적별) 현황 ○ ○

시·군·구
등록외국인(지역별, 연령별) 현황 ○ ○

등록외국인(지역별, 체류자격별(대분류)) 현황 ○ ○

등록외국인(지역별, 체류자격별(세분류)) 현황 ○ ○

등록외국인(읍면동, 연령별) 현황 ○ ○ 읍·면·동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분기별)

외국국적동포(지역별, 국적별) 현황 ○ ○ △**
시·군·구

외국국적동포(지역별, 연령별) 현황 ○ ○ △

국민의 배우자 지역별 

현황(분기별)

국민의배우자(국적별, 지역별) 현황 ○ ○ △***
시·군·구

국민의배우자(지역별, 연령별) 현황 ○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매년 1회)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주민현황 ○ ○ △**** 시·군·구

읍면동별 유형 및 지역별 외국인주민현황 ○ △ 읍·면·동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체류기간별(시군구) ○ △

시·군·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국적별(시군구) △* ○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 경과 기반별(시군구)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이전국적별(시군구) △

외국인주민 자녀(시군구) 연령별 ○ ○

주: ○는 항목이 자세하게 구분된 것이고, △는 통계작성 시 임의로 설정한 분류에 따라 통계표가 작성된 것을 의미.
   *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국적 구분은 세분되어 있으나, 유럽(러시아, 영국, 기타)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개략적인 구분 또는 국적 구분 없이 통계를 제공.
  ** F-4유형의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유형별(F-4-11, F-4-17 등)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며 세부유형별(F-5-2, F-6-3)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 법무부와 같이 체류자격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유형으로 통계를 제공.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의 빅데이터·통계메뉴와 통계청 KOSIS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1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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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류외국인통계’는 규격화된 통계표(csv)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속성을 

조합해서 통계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특히 국

토·지역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읍·

면·동 단위 ‘등록외국인’ 통계의 경우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속성 중 하나인 체류자격

별 유형 구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와 ‘국민의 배우자’ 

통계는 최소 공간단위가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등록외국인’ 통계와 통합하여 읍·면·동 단위의 종합

적인 지역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장기체

류외국인 통계는 불법체류자2)가 통계에 포함되어 있

어, 합법체류자만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 등록주소를 기준으로 외국인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의 지역 이동을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지역별 불법체류자 규모 산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안부는 2006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역

별·유형별·국적별·연령별 현황인 「지방자치단체 외

국인주민 현황」을 작성·공표해왔다. 2015년 「인구주

택총조사」 작성 방식이 등록센서스로 변경되면서 행

정안전부와 통계청의 공동협의를 통해 용어 개념과 

통계 조건을 재정의하고,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

인주민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관련 데이터를 추출·생성하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이 공동으로 협의·검증 과정을 고쳐 통계가 공표된다

(행정안전부 2024). 따라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상호보

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통계는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의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계 유형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다문화가구’로 구분된

다. 각 유형별로 국적, 성별, 체류유형, 연령 등에 따

른 세부 통계가 제공된다. 특히 행안부 통계는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와 달리 귀화자도 포함한다는 차별

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의 유형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유

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91일 이상 장기체류자 또는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도 통계작성 대상에 

포함한다. 이때 지역별 불법체류자 규모는 지역별 국

적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에 따라 

전체 불법체류자를 배분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국토·지역 정책 활용 관점에서 이 통계가 읍·면·동 

단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표 1> 참조). 다만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

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연령

별(10세)-성별 세부 통계는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

고, 읍·면·동 단위 통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다.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시행되는 국가기본통계조사이다. 2015년도부터

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현장조사가 없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가공통계를 생산·공표하고 있으며, 이 

자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작

2) 최근 불법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가 ‘미등록 체류상태’ 또는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체류자격위반자’ 등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제안되고 있음(이춘희 2025). 다만 이 연구에서 참조한 중앙부처 통계보고서 및 통계 설명자
료에서는 ‘불법체류’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체류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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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활용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내국인과 

구분하여 이주민을 선별·분석할 수 있는 항목은 국

적, 입국 연월, 국적취득연도(2017년부터 공표)이다.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는 지역별 외국인 규모

와 거주 여건을 파악하여 국토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설계 시 시·도

보다 더 세분화된 지역 단위를 고려하지 않아, 정밀한 

지역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 

MDIS3)의 인가용 데이터셋(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을 

활용하면 읍·면·동 단위에서 거처 종류, 주거용 연면

적 등 거주 여건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표본설계 등의 문제로 인해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외국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역별 편차

가 크기 때문에, 표본조사(20%) 데이터에 읍·면·동 

단위 설계 가중값을 적용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항목

에 결측치가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 조사는 현

재 거주지역과 1년 전 거주지역(국내 시·군·구 및 해

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적별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

러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측치로 인해 해당 

데이터가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

어, 2023년도 외국인(193만 5,150명) 중 현재 거주지

역과 1년 전 거주지(국내)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수는 27만 6,998명(14.31%), 1년 전 거주지

(해외 또는 미상) 외국인 수는 8만 3,096명(4.29%), 

그리고 1년 전 거주지 항목이 결측인 외국인 수는 

157만 5,056명(81.40%)이다. 따라서 등록센서스로 

연계된 행정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집계할 때 결

측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토지현황’과 ‘외국인주택소유현황’ 통계

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

계」는 1년에 2회 반기별로 공표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토지와 주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작

성하여 관련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과 등기정보자료상 법인등록번호 구

성이 외국법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법무부와 행

정안전부의 외국인 대상 통계와 다르게, 국내 체류 

여부 및 자격과 상관없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한

국 국적이 아니거나 국내 법인이 아닌 경우를 외국인 

소유 부동산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외국인토지현황’은 1998년 국내 부동산 시장 개

방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이 원칙적 신고제가 되면서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작성이 시작되었다(국토교통부 

2023).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구청 지적과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고 허가되면, 

지자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주민행정시스템, 지방세관리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및 대법원등기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토지 특성상 소재지가 분명하고 자료 수집을 시·군·

구청에서 수행하지만, 통계는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서 분류되어 공표되며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우려가 

있어 마이크로데이터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외국인주택소유현황’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

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

서 2023년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되었다. 통계 대상은 

기준일 당시 외국인 소유주택이며, 전국 시·군·구 단

3)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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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등기정보자

료와 건축물대장 연계 및 이상치 검증을 통해 통계 

DB를 생성하고, 집계하여 매년 5월(직전년도 12월 말 

기준)과 11월(직전년도 6월 말 기준) 통계를 공표한다.

통계의 지역단위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토지현황’

은 시·도 ‘외국인주택소유현황’은 시·군·구로 공표되고 

있다. ‘외국인토지현황’ 통계의 최소 공간 단위를 시·

군·구로 정밀화하여 ‘외국인주택소유현황’과 함께 분

석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4)

해외인력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체류현황, 생

활여건, 고용상태, 사회통합 등 이민 정책 수립을 지

원하기 위한 통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국내거주이민자 관

련 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7년부터 통계청·법무부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법무

부, 행안부, 국토부의 관련 통계는 대상이 되는 외국

인 전수를 포함하는 보고·가공통계인 반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층화추출로 표본을 구성하

는 조사통계이다.

조사 내용은 모든 체류자격에 대한 전체 표본 대상 

공통항목과 비전문취업,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 

및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표 2> 참조). 공통항목 중 기본항목은 매년 

조사하되, 구직경험, 소득과 소비, 보건, 자녀교육 등 

실태와 같은 항목은 홀수와 짝수로 조사항목을 구분

하여 2년 주기로 시행한다. 그리고 특성항목은 체류

4) 통계청(2023)을 참조로 작성.

구분 대상 주기 조사 항목 세부 내용

공통

항목

전체 표본

(25,000명)

매년

기본항목 성별, 나이, 출생지, 국적, 교육 수준, 자녀, 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 및 임차료 등

고용Ⅰ 주업과 부업, 취업 시간, 직업, 월평균 임금 등

한국어 능력 한국어 학습 경험, TOPIK 인증서 유무 등

체류사항 첫 입국 시점, 총 체류 기간, 체류 자격 등

홀수년

고용Ⅱ 취업 경로, 보수 및 근로시간 만족도 등

구직경험 구직 활동 경험, 구직 중 어려움

교육 최근 1년간 수강한 업무 관련 교육 여부 등

소득과 소비 1개월 총소득, 지출, 해외 송금 여부  등

짝수년

보건 건강 상태,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한국 생활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 활동 및 만족도 등

자녀교육 교육에서의 어려움, 참여도, 교육비 부담 등

주거 및 생활 환경 최근 1년간 이사 유무, 거주지 이전 이유

특성

항목

비전문취업 (E-9)
홀수년

고용 및 근로 환경 한국 선택 이유, 근로 계약 조건 인지 여부, 직장 변경 횟수와 사유 등

유학생 (D-2 등) 교육 및 생활 경험 유학 결정 이유, 전공, 유학생활 어려움, 학비 마련 방법, 졸업 후 계획

재외동포 (F-4)

짝수년

체류 및 사회적 환경 한국 체류 이유, 체류 정책 및 취업 제도 만족도, 밀집지역 선호 여부 등

영주권자 및 

귀화허가자
사회적 통합 및 지위 한국 사회에 대한 융화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자식세대에 대한 기대 등

자료: 통계청(2023, 8-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설계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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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화문항을 구성하여 

2년 주기로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통계추정을 위한 설계 가중값을 설정

할 때 외국인의 경우 특·광역시 및 시도로 구분한 17개 

지역층, 귀화허가자의 경우 성별과 8대 권역으로 구

분한 16개 층을 적용한다.5) 표본추출 시 귀화자의 

경우 8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

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강

원·제주)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통계청 MDIS 공공

용 데이터셋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을 

17개 시·도가 아닌 8개 권역으로 제공하고 있다. 통계

청 MDIS의 인가용 데이터셋에서는 17개 시·도까지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귀화자

가 아닌 외국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결과를 시·도보다 더 작은 지역의 현

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조사에서 제공

하는 이민자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임차료 등의 

정보와 소득과 소비,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정

보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및 

시·군 단위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 노동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 자

료가 필수적이지만, 임금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어 분

석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 생산 가능 연령대의 내국인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외국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

다. 외국인의 지역별 경제활동 실태를 보다 정밀한 

수준의 지역 단위와 상세한 조사 항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마련된다면, 해당 통계는 정책 수립 

및 지역 연구에 있어 매우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질 것

이다.

Ⅲ. 지역단위의 외국인통계 검토

1. 검토 대상 정의

국토·지역 정책과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

료로는 지역별 외국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이 활용될 수 있다. 실례로 도시·군기본계

획에서는 상주인구 추정 시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

고 있는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에서는 목표연도 상주인구를 「상주인구 = 내국인의 

자연적 증감 규모 + 사회적 증감 규모(외국인, 군인인구 

등)」와 같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목표연도의 외국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과거추세에 따른 수리적 방법을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한국국적

을 가지지 않은 자’ 통계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통계는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더라도 

조사 시점(매년 11월 1일 기준) 당시 체류기간이 90

일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통계」가 지역의 외국인 규모를 파악

할 수 있는 주요 통계이자 체류자격을 더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에서 행안부 통계를 지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계획 수

립 단계에서 별도의 검토 없이 행안부 통계를 사용하

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작성하는 통계의 조사 대상과 정의를 검토하여 각각

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두 통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비교·분석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발

5) 2021년까지 이상추출로 1상에서는 층화단순임의추출(시·군·구)하고 2상에서는 층화계통추출(외국인/귀화허가자)로 실시하였으나, 과대 가중값 
문제와 이민자 특성별 포함률 차이를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 층화계통추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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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지역에 따라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두 통계의 특성과 한계

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외국인 관련 국토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더욱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정의 비교

법무부와 행안부의 통계는 모두 외국인의 국적, 성별, 

연령 등 주요 속성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자료이다. 그러나 두 부처의 통계 작성 목적과 

방법이 상이하여 정책 수립 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명수 2023, 351). 선행연

구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를 비교하기 위한 외국

인 분류를 참조하여(송다영 2018, 139), <표 3>과 같

이 외국인의 구성을 단기체류외국인(합법체류, 불법

체류), 장기체류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무비자6)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을 각각 법무

부와 행안부에서 어떻게 통계 작성에 활용하는지 실

제 통계값과 같이 비교한 것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최신 통계 기준 행안

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193만 5,150명)와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188만 1,921명) 간에는 

약 5만 3천 명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

생하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통계의 

집계 시점이 다르다. 행안부는 2023년 11월 1일을, 

법무부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체류기간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91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을 

포함하는 반면, 법무부는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

6) 무비자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와 같이 사증면제 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를 의미함(송다영 2018, 139).

구분 법무부 체류외국인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범위

장·단기체류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록

외국인

국민의

배우자

㉮+㉯+㉰+㉱+㉲일부*

* 무비자 유형 중 

사증면제(B-1)과 

관광통과(B-2)는 

단기체류통계에 포함 

㉰ ㉱

㉱일부

(F-2-1, F-5-2, 

F-6-1,F-5-2, 

F-6-3)

㉯+㉰+㉱

*행안부 통계의 기타외국인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자를 포함

통계 2,507,584
533,295 1,348,626

174,895
470,250 180,072 206,329 410,972 667,527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935,150장기체류: 1,881,921

주: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표 4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구성 및 값 비교
(단위: 명)

단기체류외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무비자

합법체류
불법체류

(기간 도과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등록외국인

(국민의배우자 포함)
승무원을 포함한 

무사증입국자

㉮ ㉯
㉰ 

(합법체류+불법체류)
㉱

(합법체류+불법체류)
㉲

(합법체류+불법체류)

주: 이 표에서는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체류도 구분에 포함시켰음.
자료: 송다영(2018)의 <그림 4-1>을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표 3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비교를 위한 외국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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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실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셋째, 

불법체류자 포함 범위가 다르다. 행안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를 ‘기타’ 항목에 포함하는 반

면, 법무부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불법체

류자만을 통계에 포함한다.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국토·지역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이슈는 ‘기타’로 

분류된 외국인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체

류 목적 등 현황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데, 행안부 통계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

여 세분화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내용도 기타로 

분류해버린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타’로 분류된 이주민은 약 66만 명으

로 전체 외국인의 약 1/3을 차지한다. 법무부 등록외국

인 중 ‘D1(문화예술) , D3(기술연수), D5(취재), D6

(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 

(구직), E8(계절근로), F1(방문동거), F3(동반), G1

(기타), H1(관광취업)’ 등은 행안부 통계에서 ‘기타’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E-9(계절근로)의 경우 그 

체류기간 상한이 확대되어 큰 성장폭을 보인다. 개념

상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체계에서는 E-8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을 ‘기

타’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단기체류 기간 도과자는 

28만 3,687명(법무부 통계 2023 기준)이며, 행안부

에서는 이들을 ‘기타’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두 통계 간의 정의와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이러한 차이

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검토된 바 없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과 행

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간의 차이는 약 

5만 3천 명이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이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두 부처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통계의 지역별 차이를 상세히 분석

하고자 한다.

3. 시·군·구 단위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값 비교

2023년 12월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과 2023

년 11월 기준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통계표에서 제시한 시·군·구 명칭에 따라 결합하여 

지역별 현황과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통계

에서 제시한 지역별 외국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장기

체류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6만 7,841명), 경기도 시흥시(6만 5,488명), 

경기도 화성시(5만 9,091명) 순이며 가장 작은 지자

체는 경상북도 울릉군(194명)이다. ‘한국국적을 가지

지 않은 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6만 

5,652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6만 5,309명), 경기

도 시흥시(6만 2,101명) 순이며 경상북도 울릉군(230

명)이 가장 적다.

‘장기체류외국인’(법무부)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행안부) 규모의 지역별 비교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250개 시·군·구 중 붉은 계열의 범례로 

표시된 약 80%에 해당하는 지자체(196개)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수가 ‘장기체류외국인’ 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란색 계열의 범례

로 표시한 지자체의 경우 ‘장기체류외국인’이 ‘한국국

적을 가지지 않은 자’보다 큰 곳이다. 이와 같은 두 통계

의 차이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는 행안부가 집

계한 외국인 수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과 비교했

을 때 약 400명 많지만(행안부: 1만 9,353명, 법무부: 

1만 6,442명), 서귀포시는 반대로 약 400명 적다(행

안부: 9,471명, 법무부: 9,8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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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시·군·구 현황 b.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시·군·구 현황

주: a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통계」 중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한 결과, b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지도로 구성한 것임.

그림 1 전국 250개 시·군·구의 외국인 현황

자료: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법무부 ‘등록외국인’와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합의 차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와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규모의 지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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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처의 통계 차이가 큰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세부 유형별 차이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표 5> 참조).

먼저 행안부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법무부

의 ‘장기체류외국인’보다 큰 대표적인 곳은 경기도 화

성시로 두 통계의 차이가 약 6천 5백 명이다(‘한국국

적을 가지지 않은 자’: 6만 5,652명, ‘장기체류외국

인’: 5만 9,091명).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차이가 큰 

곳은 경상남도 김해시이다(‘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3만 0,195명, ‘장기체류외국인’: 2만 6,687명).

행안부 통계 법무부 통계보다 더 큰 두 사례 지역의 

경우 ‘기타’로 분류된 외국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

이다(<표 5> 참조). 행안부는 단기체류자 중 91일 이

상 체류한 불법체류자 규모를 포함하고 법무부는 이

들을 포함하지 않는데, 이들이 포함된 행안부 ‘기타’ 

유형 외국인 수가 화성시는 약 2만 명, 김해시는 약 

1만 명이기 때문에 행안부 통계값이 법무부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체류지를 파악할 수 없어 행안부에서는 지역

별 국적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에 

따라 전체 불법체류자를 배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규모

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법무부의 ‘장기체류외국인’이 행안부의 ‘한

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보다 큰 대표적인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 또는 광역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장

기체류외국인’(4만 8,621명)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4만 2,885명)보다 약 5천 7백 명 많다. 마찬

가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도 ‘장기체류외국인’ 

(4만 8,259명)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4만 

3,237명)보다 약 5천 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행안부는 ‘기타’ 유형을 통해 법

무부보다 통계작성 대상 외국인을 더 넓은 범주로 정

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더 큰 통계 수치

를 보인다. 그런데 수도권과 일부 특·광역시에서 법

무부 통계가 더 크게 나타난 주요 배경으로 91일 이상 

연속체류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 91일 이상 연속체류를 해야 통계작성에 

포함되지만, 법무부는 체류자격만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법무부 통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54개 지자

체의 경우 91일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체류자격-

체류지역별 평균 체류 기간과 같이 직접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두 부처 간의 통계 

표 5 법무부와 행안부 통계 차이가 큰 지자체의 세부 유형별 비교
(단위: 명)

지자체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 수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수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행안부>법무부)

경기도 화성시

45,334 13,757 28,806 4,546 864 11,182 20,254

5만 9,091 6만 5,652

(행안부>법무부)

경상남도 김해시

21,425 5,262 11,108 2,115 1,693 4,476 10,803

2만 6,687 3만 0,195

(법무부>행안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3,006 25,615 6,846 2,364 896 20,639 12,140

4만 8,621 4만 2,885

(법무부>행안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23,246 2,5013 6,751 2,768 570 20,482 12,666

4만 8,259 4만 3,237

주: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는 2023년 1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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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지역적 패턴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지자체별 두 부처 통계의 차이를 발생

시키는 주요 요인을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단기체류자 중 기간 도과 불법체류자의 포함 여부이

다. 행안부 통계는 90일 이하 체류 목적으로 입국했

으나 체류 기한이 지난 불법체류자들을 ‘기타’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이때 불법체류자 수는 지역별 외국인

의 국적 및 체류자격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행안부와 법무부 집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91일 이상 연속 체류 기준의 적용 여부이다. 

행안부는 인구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조

사 시점(11월 1일) 기준으로 91일 이상 연속 체류하

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통계에서 제

외된다. 반면 법무부는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라면 실제 연속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모두 통계에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처럼 출입국이 빈번

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잦은 출입국을 필요로 하는 직종 종사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두 부처의 통계 간에 큰 차이가 있다.

Ⅳ. 결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서 외국인의 역할과 중요성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통합과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지역 정

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

은 중앙부처의 외국인 대상 통계 활용과 그 한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제시해 왔으나(박성일 2012; 송

다영 2018; 최서리, 유민이, 김영근 2021; 장주영, 

허정원 2023; 김명수 2023), 국토·지역 정책 추진 관

점에서의 심층적인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주요 외국인 관련 

통계들의 특성과 지역분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였다. 특히 지역별 이주민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의 ‘장기체

류외국인’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

황」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시·군·구 단위

로 심층 비교한 결과, 통계의 조사설계와 지역별 외국

인 구성의 차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한 통계적 특성

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지역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통계의 특성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목적

에 맞는 적절한 통계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시·군·구 단위로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의 통계값을 비교

했을 때, 두 통계에서 제시한 지역별 이주민 규모가 

모두 다르므로 분석 목적에 따라 두 부처의 통계 정의

를 살펴보고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행안부 통계의 경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함께 ‘귀화자’와 ‘외국인주민자녀’의 현황도 공표하

고 있어, 정책의 대상을 전체 이주민으로 확대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이다.

그리고 법무부 통계는 시·군·구 단위에서 체류자

격, 국적과 같은 속성을 상세하게 공표하고 있어 지역

의 산업, 교육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자료로 유용하

다. 시·군·구 단위의 통계 분석 시에는 두 통계를 목

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두 

통계를 결합하여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귀화자와 외국인의 

체류자격 정보를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이 가능하다.

한편,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

하다. 첫째, 불법체류자 통계와 합법체류자 통계를 분

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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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나(법무부 

2024), 이들에 대한 실제 거주지 정보가 부정확한 상

황이다.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은 마지막 거소지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 통계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행

안부는 단기체류외국인 중 91일 이상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와 장기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를 ‘기

타’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는데, 지역별 현황은 그 

지역의 국적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의 할당한

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불법체류를 포함하여 지역별 

현황 통계를 공표한다면 실제 지역의 합법체류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현행 통계와 함께 이들을 

제외한 합법체류자 대상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

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속성 조합으

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사전

에 정의된 속성 조합에 따라 외국인 관련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목적별로 속성을 조합하여 

통계를 추출할 수 없다. 향후 공간 단위(시·도, 시·군·

구, 읍·면·동)와 국적, 체류자격(비자), 연령 및 성별 

등의 속성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형태

로 통계 제공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가 

읍·면·동 단위 ‘등록외국인’ 통계를 체류자격 등 속성

으로 구분해서 제공하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때 여러 속성을 교차하여 데이터 추출 시 개인 식별

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비식별화 

처리 방법 중 외국인 대상 통계 작성에는 국적, 연령 

등을 범주화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범주화 

방법이나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거나 특정 기준 아래 

통계값에 대해서는 특정 숫자 값을 제공하는 등의 데

이터 마스킹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원천데

이터 구조와 통계의 분포를 고려하여 검토단계와 비

식별 조치, k-익명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국인 대상 통계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외

국인의 지역 간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플로우(flow) 

통계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지역 유입을 도모하지만, 

이들의 국내 지역 간 이동 패턴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 간 이동 통계를 활용하면 어떤 지역이

나 거주환경이 이주민 유입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

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외국인 통계 현황 분석과 제시

한 개선 방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

지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과 활용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외국인의 지역 정착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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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관련 국토·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 주요 통계의 

조사 방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별 외국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법무부 

‘장기체류외국인’과 행안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시·군·구 단위에서 통계값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통계값의 차이는 불법체류자 포함 여부와 91일 연속 체류 기준 적용 등 통계 작성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외국국적동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과 불법체류자가 많은 산업단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 목적에 맞는 통계 선택과 분석 방법 그리고 해석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 기반의 외국인 

대상 국토·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불법체류자 통계 개선, 다양한 속성 조합의 통계 추출 지원,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통계 신규 작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대상 국토·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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